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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system related to the Electronic Government Law by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common initiative of the law.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applied the 

method of social analysis and sugessted the proper role of the assembly for realiz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and its control. Th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bill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Netminer 4.0 was used for refining and analyzing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ree centrality(degree, betweenness, and eigenvector) of assembly member, the network 

effect of the powered party and reelected members were revealed as strong in the network. Second, 

through the component analysis, 5 sub-network has shown in total. The sub-networks showed two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two big parties. By the difference, members in two parti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constituting communities and the effect of the powered party revealed as 

strong and clear.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social solidarity 

rather than solipsism in committing common initiative. And a chronological research is need to 

anlayze 18th and 19th assembly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owered party in prospec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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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을 대표한다. 즉, 국민의 헌법적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

하며 이를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이라 하겠다. 아울러 

현대 국가의 통치이념이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반을 둔다고 

할 때, 헌법과 함께 국가의 가장 중요한 법을 형성(법률의 제・개정)

하는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1]. 국회의

원의 활동 중에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사하여 법률안을 가결하거나 

폐기하는 활동은 국회의원의 핵심활동이다[2].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회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원입법은 다수의 공동발

의만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사이에서 사회적 연결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3]. 즉, 어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다른 의원이 서명하는 

것, 즉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행태는 대표발의자의 법률적 의사에 

대한지지 관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 공동발

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든 혹은 소극적으

로 참여하든 간에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사이에는 법률적 의사

에 대한 지지라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가 발생한다. 즉,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을 갖는 공동발의자는 대표발의자와 토

론 등을 통해서 법안의 제・개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공동발의자가 

소극적인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법안 내용에 호의적이거나 대표발

의자를 신뢰한다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5]. 

기본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입장을 어떻게든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 국회의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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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런 점에 주로 주목하여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의 동인이나 상임위 차원의 제도적 틀을 통해 국회의원들

의 의정활동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들[7, 8, 9, 10]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원의 입법 활동이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의 발의와 가결에 있어 의원들의 관계 네트워크를 추적

하는 것은 의원들 입법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3, 6, 11, 12, 13, 14, 15, 16, 17, 18]. 이러한 시도들은 

공동발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연결망[16]을 분석하거나, 이메일

[11], 하이퍼링크[12] 등을 통해 연결망을 관찰하거나, 공동발의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왔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법안을 발의하는 다양한 과정에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는 사

회적 연결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14]. 

그렇다면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활성화되

는 것인가? 공동발의 과정에 대해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에 대한 물음은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하는 

원인으로는 물론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19]. 즉 공동발의 자체는 회기 동안 본인의 의정활동의 업적이 

되므로 공동발의는 발생하지만[20],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갖거나 

소속 정당이 동일할 때, 상호호혜(reciprocity or mutuality)에 

따라 공동발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연구[13, 21], 고참 의원

(seniority)의 활동에 대한 선호로 인해 연결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연구[22], 친한 의원들의 매개자 역할(transitivity)이 클 경우 활발

해진다는 연구[13] 등이 존재한다. 결국 공동발의 현상은 여러 

국회의원들에게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

나 비슷한 이데올로기 혹은 소속 정당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의원들

의 공동발의 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의원들의 연결망이 어떤 구조

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 집권 여부에 따른 정당간 차이(여당과 

야당)와 고참 효과(초선과 재선)의 연결망 양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 네트워크 내부에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을 분석하고자 한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즉 서로 간에 정보 혹은 의사전달의 결속 수준이 

높은 의원들을 하위집단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자들간

의 관계구조를 파악하고 시각화하여 나타내 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최근 다양한 학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으로서, 입법 활동이라는 관계적 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자들의 관계구조를 파악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따라

서 이 연구를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입법 활동 연구라

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효용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7~2018.6)만 하더라도 약 1만 

3,099건의 법률이 발의되었다. 그만큼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것인데, 본 연구는 전자정부법에 대한 국회의원 공동발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의 결정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동기에 근거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갈등, 타협, 조정 등의 상호작용을 펼쳐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므

로, 이러한 맥락에서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에 주목하여 전자정

부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학술적으

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자정부법 제1조의 의하면,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로써, 전자정부를 효

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오늘날에는 발달한 인터넷 기술을 조직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의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10].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

의 활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도 동시에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보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구상을 통해 

정보공개를 더욱 용이하게 할 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

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항을 기술의 발전과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23]. 최종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가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민주주

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 업무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개선

해야 하기 때문이다[2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정부법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법은 비교적 이념적, 

정파적 고려가 약한 법안으로서 국회 입법 활동상 정당간 대결이나 

상황적 고려에서 비껴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상적 입법활

동의 분석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크다. 여기서는 해당 법안의 발의 

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떤 속성을 가진 행위자(국회의원)가 어떠한 

입법 발의 행위를 하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내포하는 의미와 파생되

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전자정부법 발의에 관한 정치양상

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정부법과 관련한 의안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주요 발의자 그리

고 입법과정에서의 주도세력과 주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의원발의에 

있어서 연결망은 여당효과(혹은 야당효과), 고참효과(초선 및 재선

효과)가 존재하는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Ⅱ. Materials and Method

1. Research Procedure

우선 20대 국회 회기 동안 (2016년~ 2020년) 전자정부법의 

의안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고 정제→분석→시각화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만 현

재 20대 회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9년 2월 15일까지 발

의된 법안을 연구대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로서 첫째, 

분석대상은 전자정부법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법안명과 의원명을 크롤링(crawling)하였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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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초・재선 여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셋째, 발의안과 처

리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대안의안의 경우 중복 측정되므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의원직 변동의 경우는 변동된 지위를, 상실

의 경우는 삭제하였다. 넷째, 텍스트 정제 과정을 수행하여, 수

집된 비정형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Netminer 4.0을 활용하였다.

2. Materials and samples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구를 새롭게 확정하였고, 5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되

었다. 분석시점인 2019년 2월 15일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이다. 

20대 국회기간에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

당이 새롭게 창당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은 2019년 2월 15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교섭단체/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

더불어 민주당 115 13 128 42.95

자유한국당 96 17 113 37.92

바른미래당 16 13 29 9.73

비교섭

단체

민주평화당 14 0 14 4.70

정의당 1 4 5 1.68

민중당 1 0 1 0.34

대한애국당 1 0 1 0.34

무소속 7 0 7 2.35

계 251 47 298 100.00

주 : 2019년 2월 15일 현재 20대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Table 1. Basic Facts of 20th National Assembly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전자정부법은 전체 9건이다. 이 

중 유민봉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다음은 발의 현황을 정리한 표

이다. 법안의 내용만을 보려면 수정 가결된 법안만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겠지만, 여기서는 발의와 가결 네트워크를 모두 분

석하기 때문에 9건 모두를 분석한다.

의안

번호

계류

/처리

제안

구분
제안자

제안

일자

심사

진행

2018193 계류 의원 박성중 등 10인 20190115 소관위접수

2018166 계류 의원 이철희 등 20인 20190114 소관위접수

2018133 계류 의원 성일종 등 10인 20190111 소관위접수

2017338 계류 의원 황주홍 등 10인 20181210 소관위접수

2011059 계류 의원 박남춘 등 10인 20171227 소관위접수

2006641 계류 의원 윤영석 등 10인 20170406 소관위접수

2005521 처리 의원 유민봉 등 10인 20170209 공포

2003876 계류 의원 신경민 등 15인 20161125 소관위접수

2001640 계류 의원 문희상 등 12인 20160818 소관위접수

주* : 처리의안은 2018년 9월 28일 수정가결로 의결됨

Table 2. List of Initiatives on Electronic Government Law(9 Cases)

3. Method

전자정부법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

는 NetMiner 4.0을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국회

의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전체 네트워크의 특성 

및 개별 행위자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분석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centrality)과 컴퍼넌트(component)

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Results

1. Result of Network Analysis on Electronic

Government Law

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먼저 노

드(node)는 국회의원이며, 링크(link)는 의원들간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26]. 분석 대상인 전자정부법의 발의에는 

전체 9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간

의 연결망이므로 완전연결망(complete network)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없으므로, 네트워

크 포괄성(inclusiveness)은 100%이다.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밀도는 가능한 총 관계의 수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의 수의 비율 즉, 1/{n(n-1)/2}로 정의된다. 따라서 네트

워크 밀도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발의 

네트워크 밀도가 .024로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진다

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이유로는 첫째, 전체 

9건의 대표발의자가 모두 다르다는 점. 둘째, 전체 참여의원은 90명이

지만 중복하여 의원수를 계산할 경우 107명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험적인 분석에서 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특별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고 조직의 경우에도 

중심성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거나 기업 성과가 좋다[27].

상기의 밀도와 포괄성을 통해 전자정부법 공동발의의 네트

워크 형태를 검토한 후 중심성 지수를 통해 네트워크의 강도를 

검토한다. Freeman[28]에 의하면, 네트워크 분석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그 주위의 다른 의원들과 직접 연결된 수준이 클수

록 로컬 중심성(local centrality)이 높고,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의원들 사이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 측량 중심성

(geodesic centrality)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에

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글로벌 중심

성(global centrality)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Freeman의 중심

성[28] 개념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그리고 위

세중심성(prestige centrality)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로컬중심성을 측정하는 연결중심성은 마당발을 의미한

다. 연결중심성은 의원들간의 전체 연결 수에서 각 의원들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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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의원(당, 선) 연결중심성 의원(당, 선) 매개중심성 의원(당, 선) 위세중심성

1 이철희(민, 초선) 0.213 황주홍(평, 재선) 0.550 이철희(민, 초선) 0.556 

2 신경민(민, 재선) 0.169 성일종(자, 초선) 0.503 신경민(민, 재선) 0.367 

3 문희상(민, 5선) 0.124 박성중(자, 재선) 0.430 이찬열(바, 3선) 0.231 

4 윤영석(자, 재선) 0.112 신경민(민, 재선) 0.387 문희상(민, 5선) 0.204 

5 황주홍(평, 재선) 0.112 윤영석(자, 재선) 0.336 서영교(민, 재선) 0.197 

6 유민봉(자, 초선) 0.101 이찬열(바, 3선) 0.327 윤관석(민, 재선) 0.197 

7 박남춘(민, 재선) 0.101 이철희(민, 초선) 0.319 이동섭(바, 초선) 0.162 

8 성일종(자, 초선) 0.101 김성찬(자, 재선) 0.201 황주홍(평, 재선) 0.160 

9 박성중(자, 재선) 0.101 이명수(자, 3선) 0.201 이종걸(민, 5선) 0.153 

10 이찬열(바, 3선) 0.034 문희상(민, 5선) 0.188 고용진(민, 초선) 0.119 

11 이동섭(바, 초선) 0.022 유민봉(자, 초선) 0.152 금태섭(민, 초선) 0.119 

12 최도자(바, 초선) 0.022 박남춘(민, 재선) 0.152 김경진(평, 초선) 0.119 

13 김정우(민, 초선) 0.022 최도자(바, 초선) 0.096 김병기(민, 초선) 0.119 

14 박찬대(민, 초선) 0.022 이종걸(민, 5선) 0.088 박용진(민, 초선) 0.119 

15 서영교(민, 재선) 0.022 김정우(민, 초선) 0.082 박홍근(민, 재선) 0.119 

16 윤관석(민, 재선) 0.022 박찬대(민, 초선) 0.082 백혜련(민, 초선) 0.119 

17 박맹우(자, 재선) 0.022 박맹우(자, 재선) 0.082 서형수(민, 초선) 0.119 

18 박완수(자, 초선) 0.022 박완수(자, 초선) 0.082 송갑석(민, 초선) 0.119 

19 이종걸(민, 5선) 0.022 이동섭(바, 초선) 0.037 신동근(민, 초선) 0.119 

20 정인화(평, 초선) 0.022 서영교(민, 재선) 0.027 신창현(민, 초선) 0.119 

21 김성찬(자, 재선) 0.022 윤관석(민, 재선) 0.027 이상헌(민, 초선) 0.119 

22 이명수(자, 3선) 0.022 - - 최재성(민, 4선) 0.119 

23 - - - - 추혜선(정, 초선) 0.119 

주* : 민=더불어민주당, 자=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평=민주평화당, 정=정의당, 무=무소속

주** : 중심성 점수가 동일한 의원들이 존재하여 표에서는 상위 20위 정도의 순위까지만 제시함

주*** : 연결중심성의 경우 모든 의원들, 매개중심성의 경우는 21명, 위세중심성은 83명 의원들의 중심성 지수가 존재함

Table 3. Centralities of the Network on Electronic Government Law 

Fig.1. The Network of Assembly Members on Electronic Government Law

향(in-degree) 연결정도와 외향(out-degree) 연결정도의 비율

로 측정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결(링크)의 방향성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단일한 값이 도출된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명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이철희(.213), 신경민(.169), 문희

상(.124), 윤영석(.112), 황주홍(.112), 유민봉(.101), 박남춘

(.101), 성일종(.101), 박성중(.101), 이찬열(.034)의 순으로 분

석되었다. 이 중 상위 9명의 의원은 대표발의자들로써 이들 의

원을 중심으로 공동발의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의 

지역중심, 즉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재선), 문희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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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불어민주당, 5선)의 경우에는 공동발의자가 각각 19, 14, 

11명이므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반면에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3선)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

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이유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더불어민주

당 의원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이 높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거쳐 새롭게 창당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중심성을 상위 10명

에 한정하여 검토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분석되었고, 초선의원은 

3명, 재선의원은 7명으로 나타났다. 즉 연결중심성의 경우 지

역중심 연결망을 의미하므로 대표발의자를 중심으로 높고, 재

선효과(고참효과)와 여당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무

래도 소수 정당과 특수한 관련을 가지는 특정 이슈가 아니므로 

거대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위 1~3

순위에 위치하여 미미하지만 여당효과는 존재하고 있었고, 또

한 이철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재선의원들의 중심성이 높아 재

선효과(고참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의원들 사이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즉 전자정부법 공동발의에 있어서 브로커

(broker) 또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의미하는 매개중심

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10명의 의원들

을 살펴보면, 황주홍(.550), 성일종(.503), 박성중(.430), 신경

민(.387), 윤영석(.336), 이찬열(.327), 이철희(.319), 김성찬

(.201), 이명수(.201), 문희상(.18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대표발의자는 7명으로 연결중심성과는 달리 2명의 대

표발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재선)은 유일하게 더불어민

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민봉 ↔ 

윤영석 ↔ 박성종 ↔ 성일종’으로 연결되는 자유한국당 대표발

의자들과, ‘박남춘 ↔ 신경민’, ‘이철희 ↔ 신경민 ↔ 문희상’, 

‘이철희 ↔ 문희상’으로 연결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자들

을 연결하는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매개중심성이 높

은 황주홍 의원이 네트워크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의 네트

워크가 두 개의 네트워크로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매개중

심성을 상위 10명에 한정하여 검토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5명,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분석되

었고, 초선의원은 2명, 재선의원은 8명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

성의 경우 측량 중심 연결망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대표발

의자의 중심성이 높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

은 의원들을 매개하는 의원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여러 정당들 사이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초

선의원들보다는 경험과 네트워크가 축적된 고참의원들의 네트

워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참효과). 반면에 여당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대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

치하고 있는지, 즉 전자정부법 공동발의에서 위세가 높은 의원이 

누구인가를 의미하는 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위세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호가호위(狐假虎威)[26], 

즉 위세가 높은 강자와의 단 하나의 연결이 다른 여러 의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27]. 위세중심성이 높은 상위 10명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이철희(.556), 신경민(.367), 이찬열(.231), 문희상(.204), 서영교

(.197), 윤관석(.197), 이동섭(.162), 황주홍(.160), 이종걸

(.153), 고용진(.11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대표발의

자는 4명으로 5명의 대표발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

은 연결중심성에서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다른 의원

들의 영향력이 합산되어 본인의 위세 즉 권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위 10명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명,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분석되었고, 초선의원은 3

명, 재선의원은 7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위세중심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전자정부법 공동

발의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발의건수는 4건으로 많은 편이지만, 

대표발의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뿐(로컬 중심성), 네트

워크 전체에서의 위세는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동일하게 4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매우 높은 위세

중심성을 보임으로써, 전자정부법 공동발의에 있어서 네트워크 

전체를 압도하는 위세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위

세중심성은 확실한 여당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고참효과(재선효

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on Electronic

Government Law

한 네트워크 내부에는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하게 된다. 동일

한 네트워크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

계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그들 중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부분집단의 구성이 가능하다[30]. 다음은 전

체 네트워크가 몇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는지, 혹은 각 집단의 

크기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구조 특

성을 검토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컴퍼넌트 분석(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한 네트워크에 소속된 의원들끼리의 하나의 

연결체계를 형성하는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를 분석하였

다. 컴퍼넌트 분석(component analysis)은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

하는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 특히 구성 집단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30]. 컴퍼넌트 분석은 결속집단

(clique)분석과는 달리 연결된 모든 국회의원들을 포함하기 때문

에 집단 간 중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분석

을 통해 중첩되지 않은 의원들 간의 하위 네트워크를 파악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경로로 연결된 국회

의원(노드)들을 파악하는 2중 구성 집단(bi-component)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간에 정보 혹은 의사전달의 결속 수준이 높은 의원

들을 하위집단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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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onents of Assembly Members on Electronic Government Law

컴퍼넌트 분석 결과 5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1번 컴퍼넌트(하위집단)는 4명의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

주당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4명의 의원들은 박찬대(더불어민

주당, 초선),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재선), 박남춘(더불어민주

당, 재선),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초선)이다. 

2번 컴퍼넌트도 4명의 의원이며,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초선), 윤영석(자유한

국당, 재선), 유민봉(자유한국당, 초선), 박맹우(자유한국당, 재

선)이다. 

3번 컴퍼넌트도 2번 컴퍼넌트와 동일하게 4명의 의원이며,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명수(자유한국

당, 3선), 성일종(자유한국당, 초선), 박성중(자유한국당, 재

선), 김성찬(자유한국당, 재선)이다. 

4번 컴퍼넌트는 3명의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2명, 민주평화

당 1명으로 구성되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초선), 황주홍(민

주평화당, 재선), 정인화(민주평화당, 초선)이다. 

5번 컴퍼넌트는 가장 많은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으로 다수이며,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종걸(더불어

민주당, 5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초선), 황주홍(민주평화

당, 재선), 최도자(바른미래당, 초선), 문희상(더불어민주당, 5

선), 이찬열(바른미래당, 3선),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재선), 윤

관석(더불어민주당, 재선), 이동섭(바른미래당, 초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재선)이다. 

컴퍼넌트 분석결과 주목할만한 점은 거대 정당(더불어민주

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하위집단이 매우 상이하게 구성된

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번, 3번, 4번 하위집단과 

같이 대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있

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번 하위집단처럼 같은 정

당 의원들로 구성되는 하위집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5번 하

위집단과 같이 다양한 정당 의원들과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있

다. 컴퍼넌트 분석은 집단 사이의 중첩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결별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갈등과 대립이 심각함을 의

미한다[27]. 반대로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생각을 

공유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며, 그 집단으로부터 정체성을 부

여 받는다[27, 30]. 따라서 전자정부법 발의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정당과는 결별된 집단으

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보의 흐름이 다른 집단과 원활하게 흐

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하위집단으로 파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집단은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정보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전자정부

법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하위집단은 자유한국당 하위집단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며, 두 정당간에는 

자원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보의 편중적인 사용이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정보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의 위세중심성 분석결과와 종합해볼 때, 전자

정부법의 공동발의는 여당효과가 뚜렷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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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본 연구는 법안의 발의 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떤 속성을 가

진 행위자(국회의원)가 어떠한 입법 발의 행위를 하는지, 구체

적인 행위가 내포하는 의미와 파생되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검

토하여 전자정부법 발의에 관한 정치양상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전자정

부법을 둘러싼 공동발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

자정부법은 비교적 이념적, 정파적 고려가 약하고, 그 결과 국

회 입법 활동상 정당간 뚜렷한 대결이나 상황적 고려에서 벗

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들의 일상적인 공

동발의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분석의 대상이 된

다. 만약 정당간 혹은 이념적 갈등이 큰 법안의 경우는 상황

별, 시기별로 입법활동의 빈도와 결과가 매우 큰 폭으로 변동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외생적 상황이 통제되지 못

한 상황에서 고참효과와 정당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의 구현과 이에 대한 통제 및 견제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국

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Netminer 4.0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한 뒤,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심성 지수를 통해 네트워크의 강도를 검토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명의 의원들은 

이철희(.213), 신경민(.169), 문희상(.124), 윤영석(.112), 황

주홍(.112), 유민봉(.101), 박남춘(.101), 성일종(.101), 박성

중(.101), 이찬열(.03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정부법 공동발의에 있어서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

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

당 의원들이 상위 순위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당효

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선의원들의 중심

성이 높다는 점이 재선효과(고참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10명의 의원들은 황주홍(.550), 성

일종(.503), 박성중(.430), 신경민(.387), 윤영석(.336), 이찬

열(.327), 이철희(.319), 김성찬(.201), 이명수(.201), 문희상

(.18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표

발의자의 중심성이 높게 측정되는 매개중심성의 특성을 반영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연결중심성이 높은 의원들을 매개하는 

의원이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냈다. 또한 초선의원들보다는 

재선의원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당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거대 정당들이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세중심성이 높은 상위 10명의 의원들은 이철희(.556), 신

경민(.367), 이찬열(.231), 문희상(.204), 서영교(.197), 윤관

석(.197), 이동섭(.162), 황주홍(.160), 이종걸(.153), 고용진

(.11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위세중심성의 분석결과에서 주

목할만한 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낮게 측정되었다는 점이

다.  전자정부법 공동발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발의건수는 많은 

편이지만, 이들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를 중심으로 형성될 

뿐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위세는 약하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동일한 수의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높은 위세중

심성을 보였다. 결국, 전자정부법 공동발의에 있어서 위세중심

성은 여당효과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고, 고참효과(재선효

과)도 보여주었다. 

둘째로 컴퍼넌트 분석을 통해, 총 5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번 컴퍼넌트(하위집단)는 4명

의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4명의 

의원들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초선),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재선),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초

선)이다. 

2번 컴퍼넌트도 4명의 의원이며,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초선), 윤영석(자유한

국당, 재선), 유민봉(자유한국당, 초선), 박맹우(자유한국당, 재

선)이다. 

3번 컴퍼넌트도 2번 컴퍼넌트와 동일하게 4명의 의원이며,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명수(자유한국

당, 3선), 성일종(자유한국당, 초선), 박성중(자유한국당, 재

선), 김성찬(자유한국당, 재선)이다. 

4번 컴퍼넌트는 3명의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2명, 민주평화

당 1명으로 구성되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초선), 황주홍(민

주평화당, 재선), 정인화(민주평화당, 초선)이다. 

5번 컴퍼넌트는 가장 많은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으로 다수이며,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종걸(더불어

민주당, 5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초선), 황주홍(민주평화

당, 재선), 최도자(바른미래당, 초선), 문희상(더불어민주당, 5

선), 이찬열(바른미래당, 3선),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재선), 윤

관석(더불어민주당, 재선), 이동섭(바른미래당, 초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재선)이다. 

컴퍼넌트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거대 정당의원

들의 하위집단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자

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반면 더불

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정당 의원들과 하위집단을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정부법 발의에 대한 하

위집단 분석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정당과는 결별된 

집단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교적 정보교류가 잘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위세중심성 분석결

과와 종합해볼 때, 전자정부법의 공동발의는 여당효과가 뚜렷

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원 입법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하여 

사회연결망 기법을 통해 입법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려고 시도하

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내 입법활동에 정당 효과와 고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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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한계는 분명하다. 우선, 20대 국회에

서 발의된 전자정부법은 가결 법안이 하나에 불과하여, 법안가결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계열적인 변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18대, 19대, 20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18대, 19대 등의 전자정부법 가결 법안을 분석

하여 통계적인 검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발의된 전자정부법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안이 아니라 

정보관련 5개 법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 법안의 연결망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정보관련 5대 법안(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분석대

상을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많은 입법 활동은 정치적 균열 구조와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최대한 상관 관

계가 낮으리라 예상되는 전자정부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앞

으로 이념적, 정파적 특성이 강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분석의 

지평을 넓혀야 국회 입법 활동의 특징을 더욱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좀 더 정교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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